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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中 국영기업, 농산물 거래망 위장해 드론 화물 반입”… CBP에 2022년 이후 전수감사

요구

-전쟁부·FCC·CISA, DJI·Autel을 공급망 위협으로 봐… 안 장관은 “100% 국산화”와 “보안성 검토”

사이에

미 연방하원의원들이 지난 26일 로드니 S. 스콧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에게 보낸 서한. 의원들은 중국 푸젠성

정부 산하 성급 국유기업인 푸젠성 곡물·유지·식품 수출입그룹이 지난해 3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수입업체 온타임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에 약 4849㎏ 규모의 ‘무인항공기’ 화물을 보낸 사례를 지목하며, 중국산 드론 하드웨어가 현행

무인항공체계(UAS) 수입 단속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해당 거래가 중국

산 드론 공급망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흐리는 공급망 은폐 정황이라고 보고 CBP에 조사를 요구했다. [자료=미 연방

하원의원 A의원실]​

미국 의회는 중국산 드론을 더 이상 값싼 상용 장비로 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무인항공체계(UAS)를 국경 단

속, 연방조달, 전파 인증, 군민융합, 데이터 보안, 공급망 주권이 맞물린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관리 대상도

드론 완제품에 그치지 않는다. 모터, 리튬배터리, GPS 모듈, 비행제어장치, 영상송수신장치까지 중국산 드론 생태계

의 핵심 부품 전반을 안보 통제선 위에 올려놨다.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체제의 대한민국 국방부는 같은 시기 50만 드론전사 양성, 교육용 상용드론 대량 보급, 한

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를 추진하면서도 중국산 부품 의존 논란에 대해 “보안성 검토”와 “추후 국산화”라는

답을 내놨다. 미국이 중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을 수입·조달·인증 단계에서 걸러내려는 동안, 한국은 대량 도입을 먼

저 추진한 뒤 군 내부 검증과 단계적 국산화로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구조다.

[단독] 美는 中 드론 국경서 막는데… 韓 국방부는 송수신 부품 “추후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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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의원들이 로드니 S. 스콧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에게 보낸 서한 말미. 의원들은 CBP에 지난해 3

월 25일 푸젠성 곡물·유지·식품 수출입그룹과 온타임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간 무인항공기 화물 거래를 공식 검토하

고, 품목 허위신고와 대중국 Section 301 관세 회피 여부, 수입업체의 실질 소유 구조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2022년 1월 이후 드론과 드론 핵심 부품 수입 기록을 표적 감사하고, 유사 거래가 확인될 경우 법무부 무역사기 태스

크포스와 EAPA 절차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서한에는 팻 해리건, 킴벌리 킹힌즈, 척 에드워즈, 피트 스타우버 의원 등

의 서명이 담겼다. [자료=미 연방하원의원 A의원실]

▲중국산 드론, 문제는 유통 경로

30일 <뉴스로드>가 입수한 26일자 미국 연방하원의원 서한은 이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팻 해리건 하원 군사

위원회 위원, 척 에드워즈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 데이비드 루저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고속도로·대중교통소위원

장, 피트 스타우버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에너지·광물자원소위원장, 데릭 밴 오든 하원 보훈위원회 경제기회소위원

장, 맷 밴 엡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 벤 클라인 하원 세출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 톰 배럿 하원 보훈위원회 기

술현대화소위원장 등 14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대의원은 로드니 S. 스콧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에게 보

낸 서한에서 “중국산 드론 하드웨어가 현행 UAS 수입 단속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지목한 것은 단순한 통관 오류가 아니었다. 중국 국영기업이 항공우주 분야와 무관한 거래 정체성을 앞세워

드론 화물을 미국 시장에 넣는 공급망 은폐 구조였다.

서한은 지난해 3월 25일 중국 푸젠성 정부 산하 성급 국유기업(SOE)인 푸젠성 곡물·유지·식품 수출입그룹(Fujian

Cereals, Oils & Foodstuffs Import & Export Group Corporation)이 미국 캘리포니아 수입업체 온타임 인터내셔

널 트레이딩(Ontime International Trading LLC)에 보낸 화물을 대표 사례로 적시했다. 미국 세관자료(Public U.S.

customs data)에 따르면 이 화물은 통관상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품목분류번호 HTS 8806으로 신고

됐고, 중량은 4849㎏에 달했다. 서한은 이 거래의 비정상성을 선적 주체와 화물 흐름 양쪽에서 짚었다. 푸젠성 곡물·

유지·식품 수출입그룹은 기존 무역 이력이 농산물과 섬유 제품에 집중된 기업이고, 화물을 받은 온타임 인터내셔널

트레이딩도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무인항공체계(UAS) 관련 사업 이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 화물은 드론으로 분류됐고, 규모도 약 4.8t에 달했다. 서한은 드론 산업과 거리가 먼 중국 국유 식품기업

이 미국 내 일반 무역업체를 중간에 세워 드론 하드웨어를 미국 농업용 드론 시장으로 우회 반입한 정황으로 봤다.

하원의원들은 이 거래를 단순한 통관 착오로 보지 않았다. 농산물·섬유 제품을 취급해온 중국 국유기업이 드론 화물

을 보냈고, 드론 산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미국 무역회사가 중간에 섰으며, 화물은 드론 판매·유통 경로로 흘러간

것으로 봤다. 이들은 이를 중국산 드론 하드웨어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흐리는 전형적 공급망 은폐 사례로 판단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요구한 조치는 세관 조사 수준을 넘어선다. 이들은 CBP에 해당 거래의 품목분류 오류 여부, 대

(對)중국 Section 301 관세 납부 여부, 미국 수입업체의 실소유 구조를 조사하라고 했다. 또 2022년 1월 이후 모든

드론 및 드론 부품 수입 기록을 자동상업환경(ACE)으로 표적 감사하고, 유사 거래가 확인되면 법무부(DoJ) 무역사

기 태스크포스와 EAPA 절차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미국 의회가 보는 드론 위험은 완제품 DJI 한 대가 아니다. 항공

우주와 무관한 중국 국영기업, 미국 내 중간 수입업자, 모터와 배터리와 GPS와 비행제어장치로 쪼개진 하위 부품, 그

리고 그 부품이 다시 완제품 유통망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 전체다.

[단독] 美는 中 드론 국경서 막는데… 韓 국방부는 송수신 부품 “추후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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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의원들이 중국산 드론 하드웨어의 미국 내 우회 반입 의혹과 관련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보낸 서

한의 서명란. 서한에는 데이비드 루저, 맷 밴 엡스, 데릭 밴 오든, 바이런 도널즈, 스테파니 바이스, 벤 클라인, 애디슨

맥도웰, 존 로즈, 니컬러스 베기치 3세, 톰 배럿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중국산 무인항공체계(UAS)와 핵심

부품이 농산물·섬유 등 비항공 분야 거래망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CBP에 2022년 이후 드론

및 드론 부품 수입 기록에 대한 표적 감사를 요구했다. [자료=미 연방하원의원 A의원실]

▲美, 드론을 안보 체계로 본다

미국의 제도는 이미 그 방향으로 재편됐다.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미국 안보 드론법

(American Security Drone Act)은 특정 외국 기업이 제조·조립한 무인항공체계(UAS)를 연방 조달망에서 배제하는

법적 틀을 만들었다. 이를 반영한 연방조달규정(FAR)은 금지 대상을 드론 기체 자체에 한정하지 않았다. UAS를 무

인항공기와 통신 링크, 기체 제어에 필요한 구성품을 포함한 체계로 정의하고, 2025년 12월 22일부터는 금지 대상

UAS의 운용 서비스 조달과 연방자금 사용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이 드론을 카메라 달린 상용품이 아니라, 영상·

위치·비행정보를 수집하고 통신망으로 전송하며 원격 업데이트까지 가능한 통신·제어·데이터 장비의 결합체로 본다

는 뜻이다.

미 전쟁부(DoW·옛 DoD)의 판단도 같은 선에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 군 관련 기업을 식별하는 1260H 명단

(Section 1260H List)에서 DJI와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를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하는 민군융합 기여

자로 분류했다. 명단은 DJI가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고, 중국 공업정

보화부(MIIT) 및 인민무장경찰(PAP)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DJI가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연구·산업 지원을 받았고, 민군융합 기업지대와도 관련돼 있다고 봤다. 역시 같은 기

준에서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산업 지원을 받았고, 중국이 전략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 선별 육성하는 ‘작은 거인’

기업 지정 이력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지정은 단순한 우수 중소기업 인증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키우는 전략기업이라는 신호다. 미국이 중국산 드론에서 문제 삼는

것은 가격이나 성능이 아니다. 드론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기업이 어떤 법과 국가전략의 지배를 받는지, 소프트웨어

와 펌웨어 업데이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영상·위치·비행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가 미국 안보 판단의 기

준이 됐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더 앞선 단계로 제도를 옮겼다. FCC는 중국 등 우려국산 무인항공체계(UAS)와 핵심 부품을

단순 통신기기가 아니라 국가안보상 위험 장비로 보고, 신규 장비 인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

드론은 전파를 이용해 조종되고, 영상·위치·비행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업데이트에 따라 기능

과 보안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과 미 연방수사국(·FBI)도 중국산 UAS

가 핵심 인프라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제시한 기준은 제조국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조달 단계에서 제조사 소재지, 적용 법률,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급망 위험관리,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성명세서(SBOM·HBOM), 네트워크 분리, 데이터 암호화, 펌웨어 검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응은 “사고가 나면 막겠다”가 아니라, 위험 장비가 정부와 핵심 인프라 안으로 들

어오기 전에 걸러내겠다는 사전 차단 체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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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안 장관은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대량 확충, 50만 드론전사 양성,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조기 전력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

육용 상용드론과 핵심 부품의 국산화, 데이터 트랜시버 보안성 검토, 추후 국산화 계획을 둘러싼 공급망 검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국방부]

▲미래전, 공급망 검증 없이는 어불성설

한국 국방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미래전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

이 중국산 드론 문제를 제기한 같은 날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대량 확충, 50만 드론전사 양성, 전군의 드론 작전수행 역량 강화였다. 국방부는 근거리 정찰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를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

다.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 저비용 요격드론 등 대드론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이후 드론이 전장의 비용 구조와 교전 방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드론 전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불가

피한 방향이다.

안 장관은 중국산 부품 논란에 대해 “중국산이 아닌 국산의 드론 부품과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100% 다 국산으

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100% 국산화’는 앞으로 가야 할 목표일 뿐, 지금 군

안으로 들어올 장비가 안전하다는 증명은 아니다. 국방부는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을 대부분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 트랜시버는 보안성 검토를 거쳐

도입하고, 해당 부품도 추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정책의 취약점이

드러난다. 

데이터 트랜시버는 단순 부품이 아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 위치, 조종 신호, 비행정보가 오가는 통신 통로다. 기체

가 국산이어도 이 통로의 원산지, 펌웨어, 암호화 방식, 업데이트 권한, 데이터 저장·전송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안 위

험은 남는다. “추후 국산화”는 장기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대량 도입을 정당화하는 현재의 보안 기준이 될 수는 없

다. 군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산화 의지가 아니라 부품별 원산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성명세, 펌웨어 검증,

외부 서버 접속 여부, 정비·업데이트 권한, 데이터 흐름의 차단 가능성이다. 드론을 수만 대 규모로 들여오겠다는 정

책이라면, 공급망 검증도 그 속도에 맞춰 먼저 완성돼 있어야 한다.

[사진=국방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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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국산화, 구호보다 검증이 먼저다

안 장관의 설명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쟁점은 데이터 트랜시버다. 트랜시버는 단순한 송수신 부품이 아니다. 드론

이 촬영한 영상, 위치정보, 조종 신호, 비행 이력,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오가는 통신 통로다. 카메라가 드론의 눈이라

면, 트랜시버는 그 눈이 본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신경망에 가깝다. 미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과 연방수사

국(FBI)이 중국산 UAS의 위험을 경고한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영상·위치·비행 이력·텔레메트리·펌웨어 업데이트·원격 데이터 전송은 모두 드론의 통신·제어 구조에서 발생한다. 미

국은 이 영역을 조달·인증·수입 단계에서 먼저 통제하려 한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가장 민감한 송수신 장비에 대해

“보안성 검토 후 도입”과 “추후 국산화”를 말하고 있다. 미국 기준에서 보면 이는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방

식이라기보다, 장비를 들여온 뒤 내부에서 관리하겠다는 접근에 가깝다.

예산도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국방부는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재 예산만으로는 국산 핵심 부품을 충분히 반영한 조달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산 부

품 가격대에 맞춰진 예산 구조에서 100% 국산화를 요구하면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좁아진다. 

납품가를 맞추기 위해 값싼 외국산 부품 의존을 유지하거나, 국산 부품을 쓰고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어느 쪽도 지속 가능한 국산화와는 거리가 있다. 국산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단가, 양산 능력, 품질 인증, 부품

수급, 사후정비, 펌웨어 관리, 데이터 통제 체계가 함께 맞아야 가능하다. 결국 안 장관의 드론 정책이 실제 전력 혁신

이 되려면, 먼저 숫자가 아니라 공급망 검증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UNC), 주한미군(USFK) 표식.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전시작전통제, 연합방

위, 기지방호, 공역 운용, 정보·감시·정찰(ISR) 체계를 함께 운용하는 핵심 지휘 구조다. 중국산 드론 부품과 데이터

경로 검증 문제는 국내 조달 논란을 넘어 한미연합작전의 보안 기준과도 직결될 수 있다. [사진=연합사]

▲중국산 드론, 한미동맹 신뢰 흔든다

한미동맹의 중추인 한미연합작전 기준으로 보면 이 문제는 국내 조달 논란을 넘어선다. 미국은 중국산 무인항공체계

(UAS)를 국가안보 위험으로 보고 연방조달, 전파 인증, 세관 감사, 중국 군 관련 기업 명단까지 한 체계로 묶어 관리

하고 있다. 그런 미국과 연합방위 체계를 운용하는 한국군이 중국산 통신·영상송수신 부품이 섞였거나 원산지와 데

이터 경로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드론을 군부대에 대량 배치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한국군 장비 문제가

아니라 연합작전 보안 기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오산, 평택, 군산 등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역, 기지방호, 정보·감시·정찰(ISR), 대드론 대응 체계를 공유하는 공간에

서 해당 드론이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어떤 데이터를 남기며, 펌웨어와 앱 업데이트가 어디를 거치는지 설명되

지 않는다면 연합작전 신뢰는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이 국경과 조달망에서 걸러내려는 장비를 동맹국 군부대 안에서

운용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동맹의 보안 기준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안 장관과 국방부가 지금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힌 교육

용 상용드론에 들어가는 모터, 배터리, 전자변속기(ESC), 비행제어장치(FC), GPS, 광학카메라, 조종기, 영상송수신장

치, 펌웨어, 운용 앱, 클라우드 연동 구조의 원산지와 실질 소유·지배 구조, 데이터 이동 경로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부터 밝혀야 한다. 한국형 상용드론 군용인증체계가 CISA와 FBI가 제시한 소프트웨어 구성명세(SBOM), 하드웨어

구성명세(HBOM), 공급망 위험관리, 네트워크 분리, 펌웨어 검증, 데이터 암호화 기준을 실제로 담고 있는지도 설명

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드론이 한미연합작전 공간에서 운용될 경우,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연방통신

위원회(FCC)의 보안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단독] 美는 中 드론 국경서 막는데… 韓 국방부는 송수신 부품 “추후 국산화”

http://www.newsroad.co.kr/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드론을 한미연합사 작전 공간, 주한미군 기지 주변, 연합훈련장, 공동 방호구역에서 운용해도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FCC의 보안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보안성 검토”와 “추후 국산화”만 반복한다면,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보기에는 한국군 드론 정책이 미래전 준비가 아

니라 공급망 위험을 군 내부로 들여오는 일로 비칠 수 있다.

러시아 타타르스탄 옐라부가 특별경제구역(SEZ)의 드론 생산 거점 변화. 2021년 10월에는 공장 부지와 일부 지원시

설 수준이던 곳이 2025년 11월에는 생산동, 창고, 지원시설, 주거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무인기·공격용 무인기

(UAV·UCAV) 복합 단지로 확장된 모습이다. [사진=CSIS 비욘드 패럴렐·반토르(Vantor)]

▲검증 없이 드론 혁신도 없다

국군의 드론 전환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북한 무인기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저가 소모성 드론의 전장

지배력, 중동 전장에서 확산된 자폭드론과 대드론 전술은 한국군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가 검증을 건너뛰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을 산업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경계선

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 국방부도 “국산화하겠다”는 선언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조달 전 단계에서 중국산 부품, 펌웨어 권한, 앱 접속 구

조, 데이터 저장 위치, 외부 서버 연결 가능성을 걸러내는 실질적 체계를 내놔야 한다. 드론을 많이 사는 것보다 더 중

요한 것은, 그 드론이 누구의 부품과 누구의 코드, 누구의 통신망 위에서 움직이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안규백 장관의 50만 드론전사 구상이 진짜 국방혁신이 되려면 먼저 국군 드론의 눈과 심장과 통신로가 어디에서 왔

는지 설명해야 한다. 미 하원의원 서한은 미국이 중국산 드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을 국경에서 걸러내고, 연방 조달에서 배제하며, 전파 인증에서 제한하고, 중국 군 관련 기업 명단으로 관

리한다.

[단독] 美는 中 드론 국경서 막는데… 韓 국방부는 송수신 부품 “추후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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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경기도 동두천 캠프 로드리게스에서 재개전 상황을 가정해 도심 환경에서 드론 운용을 포함한 소부대 전

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인태사령부]

같은 시기 한국 국방부가 “보안성 검토 뒤 도입”과 “추후 국산화”를 말한다면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미래전 준비가

중국산 공급망 위에 세운 드론군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방부는 지금 당장 드론 조달의 원산지, 핵심 부품, 펌웨어,

앱, 데이터 경로를 국민과 동맹 앞에 설명해야 한다.

아오셩 푸스타세리(Aosheng Pusztaszeri)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중국은 저가 드론 시장의 지

배적 세력이며 세계 드론 부품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서방 동맹은 중국이 이 핵심 공급망을 러시

아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산 드론 문제의 본질은 기체 한 대의 가격이 아니라, 부품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경로를 쥔 공급망 권력이라는

뜻이다. 한국 국방부가 한미연합작전 공간에서 드론 전력 확대를 추진하려면, 먼저 그 드론이 누구의 부품과 누구의

코드, 누구의 통신망 위에서 움직이는지부터 국민과 동맹 앞에 설명해야 한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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